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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9년 법 개정에 따른 기준소득의 변경이 가입자별 보험료 부담과 연금급여의 변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제도 변경 전후의 가입자별의 

연금소득 변화를 산정함과 아울러, 2015년 사학연금법 개정에 따른 사학연금 가입자간 소득재분배 

제도의 도입이 2009년 법 개정에 따른 연금소득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학연금가입자의 경우 법 개정 당시의 전제가 되었던 기준소득대비 보수월액의 

비율인 65% 수준에 근접하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60~70%기준에 포함되는 

계층은 5.6%에 불과하고, 60% 이하인 자가 88.6%, 70% 이상인 자는 5.8%로 나타났다. 이는 

사학연금 가입자 상당수가 기존의 보수월액이 실제 과세소득의 일정비율보다 낮은 위상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2009년 법 개정 결과,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개정 이전 연금액에 비하여 높아지는 

가입자가 87.5%, 낮아지는 가입자가 12.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연금액이 증가되었지만 

보험료 부담이 함께 증가되었기 때문에 수익비 측면에서 더 유리해졌다고 할 수 없다. 더 부담하고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물론, 오히려 기준소득이 보수월액보다 절대치조차 낮은 가입자도 

있었다. 이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최저소득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제점이 완화되었다. 2009년 법 개정 상에 나타난 연금액 증가는 소득재분배 요소를 

도입한 2015년 법 개정으로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입자는 연금액이 증가하고 고소득자는 연금액이 

감소됨으로써, 2009년 법 개정에서 나타난 고소득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완화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2015년 개정은 2009년 개정 상 발생한 문제를 다소 보완하는 결과가 되었다.

공무원의 보수월액을 적용하여왔던 제도를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꾼 것은 사학연금 가입자가 

실제의 소득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는 점에서 제도의 

정상화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기준의 전환으로 내재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2015년의 법 개정으로 제도가 보다 완결적으로 발전가능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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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말 개정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에 따르면, 과거 연금보험료와 

연금급여의 산정기준이 되었던 보수월액 개념이 기준소득월액 개념으로 변경되었다. 

법 개정 이전에는 동일 경력을 가진 교직원은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연금보험료와 연금급여를 

적용받았으나, 개정 이후에는 각 학교의 실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적용받게 되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보험료와 연금급여가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동일한 경력이라 하더라도 

부담과 연금급여가 상이하게 되어 소득비례연금으로서의 성격은 분명해진 반면, 학교별 소득의 

차이가 퇴직 후 연금액의 격차가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2009년 법 개정에 따른 기준소득의 변경이 가입자별 보험료 부담과 연금급여의 

변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제도 변경 전후의 

가입자별의 연금소득 변화를 측정하고, 이의 정책적 함의를 분석함으로써, 사학연금 가입자의 

형평성 측면에서의 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5년 사학연금법 개정에 따른 사학연금 

가입자간 소득재분배 제도의 도입이 2009년 법 개정에 따른 연금소득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2009년 사학연금법 개정에 의한 소득기준의 변경이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담과 연금급여에 

미친 영향을 가입자 소득수준별로 분석함으로써, 사학연금 관련 정책의 개선에 필요한 기초 

연구자료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09년 법 개정 이전의 보수월액 개념이 유지되었을 경우와 2009년 법 개정 이후 기준소득 개념 

적용의 경우의 연금보험료 부담과 연금급여의 변화를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산정하여 사학연금 

가입자의 연금소득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사학연금 적용 학교급별, 성별, 

직역별 소득 분포를 분석하고, 2009년 법 개정 전후의 보수월액과 기준소득월액의 변화를 분석하여, 

소득기준의 변경에 따른 연금보험료 부담의 변화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소득기준의 

변경에 따른 연금급여 변화의 세대별 차이를 분석하여, 소득기준의 변경에 따른 연금소득의 변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2015년 법 개정에 따른 가입자간 소득재분배제도 도입이 

연금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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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과 2015년의 사학연금법 개정에 따른 소득기준 변경이 사학연금 가입자의 연금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산정하여 제도 변경의 정책적 의미를 실증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공적연금과 관련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연금과 관련된 연구가 다수이지만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관련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고, 공적연금 제도간 비교연구도 다수 있다. 

국민연금 연구는 재정안정성 보장성 사각지대 기금운영 등의 연구 다수 있지만 본 연구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어 문헌 연구에서 제외했다. 노후 준비 실태과 과제 연구로 강성호(2015), 공적연금의 

세대간 형평성 연구로 석재은(2015), 공사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연구로 우해봉(2015) 등이 

있다.  

특수직역연금 연구는 주로 공무원연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일반적인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과 관련된 연구로는 송인보·노병찬(2016), 이정우·송인보(2018), 이정우·유호선(2018), 

김수성(2017), 김수성(2019) 등이 있다. 최근 연구들은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고 있다. 이용하·김원섭(2015), 이지은·송성주(2016), 정창률·김진수(2015), 

양재진(2015), 김대철·박성준(2016), 최영준(2015) 등 다수가 있고, 대부분 제도개혁 내용, 

제도개혁 과정, 제도 개혁의 재정효과 등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제도 개혁을 

틀과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참고하였다.   

사학연금을 중심으로 한 연구 중에서는 박유성·정민열·전새봄(2015) 연구는 재정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정우·김희년(2018) 연구는 점진적 퇴직제도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어, 본 

연구와는 직접적 관련성이 약했다.

이와 같이 다수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 대한 연구가 있으나, 본 연구의 논제인 사학연금 

기준소득변경이 연금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직접적으로 참고할 연구는 발견하기 

어려웠지만, 공적연금 제도 개선과 관련된 큰 맥락을 잡는데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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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 법령 개정 내용

2009년도 제285회 임시국회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이 있었다. 개정 이유는 노령화로 

인한 연금수급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재정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담금 

인상과 연금지급률의 인하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연금산정기준 보수의 변경(안 제2조 제1항 제4호ㆍ제5호)

현행 보수월액이 실제소득을 반영하지 못하여 소득비례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종 3년 평균보수로는 재직 중 재정기여도를 연금액에 적절하게 반영하기 곤란했다. 이에 

보수산정의 기초를 종전의 보수월액에서 과세소득인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되 퇴직급여의 

증가를 막기 위해 재직기간별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며, 보수산정의 재직기간을 종전의 퇴직 전 3년 

평균에서 전체 재직기간 평균으로 변경하였다.

나. 부담금 및 급여산정 시 소득상한 설정(안 제35조 제1항·제2항 및 제44조 제4항)

일부 퇴직자의 연금액이 지나치게 많아 수급자 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했다. 부담금과 

연금액을 산정할 때 본인의 소득이 전체 공무원의 평균 소득의 1.8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을 

설정하며, 연금 외 급여는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중 최고금액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상한을 

설정하였다.

94  사학연금 연구 제4호(VOL. 4)

제2장  사학연금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다. 연금지급개시연령의 연장(안 제42조 제1항)

연금수급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연금재정 수지의 불균형이 가중되는 등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연금지급 개시연령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했다. 연금급여의 지급개시연령을 신규자부터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고, 정년 또는 계급정년 등에 따른 연금지급개시연령을 현행보다 

5세 연장하였다.

라. 연금지급액의 인하(안 제42조 제1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재정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금지급액을 인하할 필요가 있었다. 

연금지급률을 재직기간 1년당 종전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21(재직기간 20년에 대해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20년을 초과하는 매 1년당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2를 

가산)에서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9로 인하하였다.

마. 소득심사제 강화(안 제47조 제1항)

퇴직 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전년도 근로자(5인 이상 사업장)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소득에 비례하여 초과소득의 최하 10%에서 최고 50%까지 퇴직급여를 지급 정지하는 

소득심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소득심사제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정지 비율을 초과소득의 

최하 30%에서 최대 70%까지 상향조정하였다.

바. 유족연금액의 인하(안 제42조 제1항)

유족의 적정 생계비 수준을 고려하여 유족연금 지급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유족연금을 

종전 퇴직연금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60으로 신규자부터 하향 조정하였다.

사. 부담금의 인상(안 제44조ㆍ제46조 및 제47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재정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직원 개인부담금과 정부 및 

학교경영기관의 부담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었다. 교직원 개인부담금을 종전 보수월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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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기준소득월액 기준 5.525%)에서 2012년까지 점진적으로 기준소득월액의 7%(종전 보수월액의 

10.8%)로 인상하였다.

2. 2015년 법령 개정 내용

사학연금제도 개혁의 정책목표는 안정된 재원조달구조 마련(sustainability), 세대 내·세대 간의 

형평성 확보(equity), 은퇴 후의 적절한 소득보장(adequacy) 등에 있었다.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는 

재정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인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균형체계로 이행하고,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연금지출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하여 연금충당부채의 증가를 정지 혹은 늦추고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데 있었다. 연금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는 공무원연금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는 외형상으로는 재정문제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제도간, 세대내·세대간의 형평성 

문제이므로, 형평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중요했다. 급여의 적절성 측면에서는 연금 재정안정화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가입자의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의 확보를 함께 고려하였다. 명목 

소득대체율(30년 가입기준)을 50% 수준에 맞추는 것이 목표가 되었다. 이에 기초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기여율 및 부담률 인상

○7% → 9% (단계적 조정)

   -  16년 8% → 17년 8.25% → 18년 8.5% → 19년 8.75% → 20년 9%

나. 퇴직연금 연금지급률 인하

○1.9% → 1.7% (단계적 조정)

   -  16년 1.878%  → 20년 1.79% → 25년 1.74% → 35년 1.7%

다. 유족연금 급여율 인하

○70%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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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금수급개시연령 연장

○단계적으로 60세에서 65세로 연장

   -  22년 61세 → 24년 62세 → 27년 63세 → 30년 64세 → 33년 65세

마. 연금수급자 연금액 동결 (5년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만큼 인상하던 기존 수급자 연금액을 5년간(2016~2020년) 동결

바. 소득재분배 요소 도입 

○�사학연금에 최초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하여, 상위 직급의 연금액은 감액 폭이 더 커지고, 

하위 직급은 두텁게 보장

○�국민연금 상당부분인 지급률 1.0% 해당부분에 소득재분배 요소를 도입하여 국민연금과 

구조적 형평성 달성

현행 개혁안

공무원 개인 소득(B값)만으로 계산
공무원 개인 소득(B값) + 공무원 전체 평균소득(A값) 

각 50%씩 반영

사. 소득상한 하향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 → 1.6배

   - �연금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의 上限을 낮춤으로써 고액연금 수급자 발생을 

제도적으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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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법 개정 주요내용>

2009년 개정법 2015년 개정법

기여율(7%)
9% (단계적 인상)

 * 16년8% → 17년8.25% → 18년8.5% → 19년8.75% → 20년9%

지급률(1.9%)
1.7% (5+5+10년간 정률 인하)

 * 16년1.878%  → 20년1.79% → 25년1.74% → 35년1.7%

퇴직수당(민간39%) 현행 유지

소득재분배(없음) 국민연금 상당분(지급률 1%)에만 도입

소득상한(1.8배) 1.6배

수급요건(20년) 10년

기여금 납부기간(33년) 36년(단계적 연장)

연금지급 개시연령

(09以前60세 / 10以後65세)

모든 교직원 65세로 단계적 연장

 * 22년61세 → 24년62세 → 27년63세 → 30년64세 → 33년65세

유족연금

(09以前70% / 10以後60%)
모두 60%

연금액 인상률

(물가인상률)
5년간 동결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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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 법 개정의 연금소득적 의미

본 연구는 2009년 말 법 개정으로 보수월액기준이 소득월액기준으로 변경되면서 발생하는 

연금보험료 부담과 연금 급여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15년 법 개정은 2019년 법 

개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조정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2009년 법 개정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2009년 법 개정에 따른 변화 부분과 2015년 법 개정에 따른 변화부분을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는 알 수 없는 법 개정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이론적으로는 보수월액에서 소득월액으로의 변화가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전제하에서 분석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입자 개인별로 큰 차이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각 개인별 

연금소득효과는 큰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 연구 분석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가. 기준소득월액의 정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기준소득월액의 정의1는 다음과 같다. 『“기준소득월액”이란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서 대통령 시행령2이 정하고 있는 기준소득월액의 범위는 다음과 같고,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소득의 범위와 동일함을 나타내고 있다.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 ①항 4호

2. 동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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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교직원이 소속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이하 “학교기관”이라 한다)에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으로서 전년도에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학교기관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 중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을 위한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수당 등에 대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② 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전년도 

비과세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2. 1. 26.> [전문개정 2010. 1. 1.] 』

한편, 사학연금법의 기준소득월액의 정의에 근거가 되는 소득세법3은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보수월액의 정의

2009년말 법 개정이전에는 사학연금법상의 소득은 보수월액의 개념이 사용 되었다. 

사학연금법조의 보수월액의 정의4는 다음과 같다.

『“보수월액”이라 함은 교직원이 근무하는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이하 “학교기관”이라 한다)에서 

받고 있는 보수액에 불구하고, 교직원의 직위와 자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 

3. 소득세법 제20조

4. 동법 제2조 ①항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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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월액과 수당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을 받는 교직원의 보수월액은 교직원의 직위와 

자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사학연금의 보수월액 개념은 사실상 공무원연금법상의 보수월액의 개념을 그대로 준용하였다. 

공무원연금법상의 보수월액의 정의5는 다음과 같다. 기말수당이 2006년부터 폐지되었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근수당(공무원의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만 보수월액에 포함된다.

『보수월액이라 함은 공무원의 종류 및 급별에 따라 지급되는 월급여액으로서 봉급과 기말수당의 

연지급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과 대통령이 정하는 수당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을 

받는 공무원의 보수월액은 공무원의 종류 및 급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기준소득월액과 보수월액의 비교

사학연금의 퇴직연금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퇴직연금 = 종전기간연금 + 개정이후기간연금

* 종전기간연금 = 평균보수월액×500/1000 + 평균보수월액×20년초과 재직연수×20/1000

* 개정이후기간연금 =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연수×19/1000

2009년 사학연금법 개정당시, 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이 일정액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30년 재직자 기준으로 개정이전 연금액과 개정이후 연금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금급여율이 낮아졌다.   

* 종전연금 급여율 : 70% ,  * 개정연금 급여율 : 57%

그러나 연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정 이후 적용된 기준소득월액과 개정이전 보수월액은 큰 

차이가 있다. 보수월액은 기준소득의 65% 수준인 것으로 가정된다6. 한편, 2009년 법 개정으로 

연금산정시에 기준이 되는 과거 본인 소득의 산정대상기간이 변경되었다. 법 개정 이전에는 

퇴직직전 3개년 평균으로 계산하였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전가입기간 평균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평균기준소득월액 (전체 재직기간 평균)은 평균보수월액의 70%로 추정된다7. 동일한 급여율 

5. 공무원연금법 (2000년 개정) 제3조 1항 4

6. 전체 공무원의 보수월액과 기준소득월액을 비교하여 평균적으로 만들어진 차이임. 

7. 2009년 당시 공무원의 호봉표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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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의 변경으로 변경되어 연금급여가 상승할 요인이 있지만 전가입기간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라 하락요인이 발생하여 이를 상쇄하면 종전기준 연금지급률을 개정법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65% 수준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실제 연금지급률은 30년 가입자의 경우 

65%에서 57%로 하락한 것이 된다. 

종전연금지급률 환산 = 70% × 65% ÷ 70% = 65%

또한 평균기준소득월액은 2010년 이후 점차적으로 적용되는 반면에 기준소득월액의 반영은 

일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변경된 연금액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소득월액 적용에 관한 특례8를 적용한다. 특례는 개정당시 기준 가입기간별 퇴직 시까지 

추가가입연수별로 기준소득월액에 대한 조정률을 표로 만들어 법의 부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신규가입자가 29년 근무 후 퇴직하면 원래의 기준소득월액을 100% 적용하지만, 1년 후 퇴직하면 

77.25%를, 30년 가입자~20년 가입자는 바로 퇴직할 경우 67.46%를 곱하도록 되어 있어 연금급여가 

오히려 높아질 수 있는 요인을 제한하고 있다.

라.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차이

2009년 사학연금법 개정에 따른 연금급여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연금급여의 변화 

가능성은 공무원연금 가입자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를 상정한 것이다. 사학연금의 가입자에게는 

공무원연금 가입자와 유사한 결과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논제가 된다.

2009년 법 개정 이전에는 사학연금공단의 가입자는 본인의 실제 소득(국세청 근로소득 

8. �사학연금법 부칙 제2조(퇴직연금 산정 및 기준소득월액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후 재직기간에 대한 제2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액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은 제2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준소득월액에 

재직기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후에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산한 

기간 중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이 포함되어 재직기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다시 산정한다.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8조(기준소득월액 적용에 관한 특례) 2010년 1월 1일 이후 재직기간에 대한 법률 제9905호 공무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액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준소득월액에 재직기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2010년 1월 1일 이후에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 기간 중 2010년 1월 1일 전의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이 포함되어 

재직기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다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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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소득)에 의하여 가입9하지 않고 유사직역 유사경력의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따라 보험료를 납입하고 연금급여도 이에 따라 지급받았다. 그러나 2009년 법 개정으로 사학연금 

가입자는 종전의 공무원보수월액이 아닌 본인의 실제 소득에 해당하는 기준소득월액에 의하여 

보험료를 납입하고 연금급여를 받게 되었다. 사학연금 가입자 중 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이었던 

사람의 경우, 공무원 교직자와 큰 차이가 없지만, 대학교, 대학병원, 유치원 등 근무자의 경우 

기준소득과 보수월액의 관계가 공무원연금 가입자와 같이 정형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정형성이 모호해지면 원래 법 개정시 기대되었던 보험료 부담과 연금급여의 변동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비정형성의 정도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2. 분석 방법

가. 분석대상 및 Data

본 연구에서의 분석대상은 2009년 말 사학연금법 개정당시 사학연금에 가입하고 있었던 

가입자로 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학연금공단의 전산자료에서 2009년 말 당시 가입자 전부의 보수월액, 

2010년 이후 적용된 기준소득월액, 2018년 말 현재의 기준소득월액 자료를 요청하여 받았다.10 본 

연구는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원자료 261,533건에서, 2009년 이후 가입자를 제외하고 중요 

변수가 불명확한 부분을 제거한 201,155건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나. 분석 내용

본 연구에서 중점으로 분석한 것은 첫째, 2009년 말 당시 사학연금 가입자의 보수월액의 분포, 

둘째, 2010년 초 당시 사학연금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분포, 셋째, 2009년 말 보수월액이 2010년 

초 기준소득월액 변동, 넷째, 2009년 말 보수월액이 2010년 초 기준소득월액으로 변동에 따른 

연금액의 변화, 다섯째, 2009년 말 보수월액이 2010년 초 기준소득월액으로 변동에 따른 부담액의 

9. 국민연금은 국세청 과세기준소득을 기초로 보험료 납입과 연금급여를 지급받고 있음.

10. 가입자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개별 개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도록 가려진 자료를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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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여섯째, 2009년 말 보수월액이 2010년초 기준소득월액으로 변동 이후 부담액과 연금액의 

변동을 2009년 법 개정 이전 기준, 2009년 법 개정이후 기준, 2015년 법 개정 이후 기준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각 분석은 학교급별,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가입기간별로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도표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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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소득월액 분포

사학연금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분포를 보면, 다음의 도표와 같다. 사학연금 가입자의 

2010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은 3,988만원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평균소득 대비 가입자 소득은 

평균소득을 중심으로 60% 이상 가입자가 모여 있는 정규 분포 모양이지만 평균소득의 1.7배 

이상자가 소득상한에 걸려서 다수 분포하고 있다. 평균소득의 1.7배 이상자는 전체가입자의 

15.3%에 이른다.       

<그림 1> 기준소득 분포 (본인소득/평균소득)

성별로 보면, 남성이 61.3%로 상대적으로 많지만, 소득분포로 보면, 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에 분포하고 있고, 여성은 낮은 소득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직원별 분포를 보면, 

교원이 64.1%로 더 많고, 상대적으로 교원이 고소득군에 분포비율이 높고 직원이 낮은 소득군에 

분포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및 2015년 사학연금법 개정에 따른 기준소득 변경의 연금소득에 대한 효과 연구   105

2
0

1
9

 기
획

과
제

연
구

2
0

1
9

 지
정

과
제

연
구

2
0

1
9

 내
부

연
구

2019 외
부

 공
모

과
제

연
구

제4장  분석 결과



<그림 2> 성별 기준소득 분포 (본인소득/평균소득)

<표 1> 교직원별 기준소득 분포

(단위 : 명, %)

2010년 
기준소득

인원 비율
전체 인원 전체 비율

교원 직원 교원 직원

~0.3 811 392 0.40 0.19 1,203 0.60

0.3~0.5 4,103 4,135 2.04 2.06 8,238 4.10

0.5~0.7 6,017 13,823 2.99 6.87 19,840 9.86

0.7~0.9 11,939 19,788 5.94 9.84 31,727 15.77

0.9~1.1 16,798 14,526 8.35 7.22 31,324 15.57

1.1~1.3 25,628 8,985 12.74 4.47 34,613 17.21

1.3~1.5 25,138 4,744 12.50 2.36 29,882 14.86

1.5~1.7 10,760 2,866 5.35 1.42 13,626 6.77

1.7~ 27,678 3,024 13.76 1.50 30,702 15.26

총합계 128,872 72,283 64.07 35.93 201,155 100.00

학교급별로 보면, 대학교 재직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군에 분포하고 있고, 전문대학, 

고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순의 소득분포를 보이고 있다. 특히, 상한소득군이 대학교 재직자에 

밀집하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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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학교급별 기준소득 분포

(단위 : 명, %)

2010년
기준소득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0.3 921 0.46 1 0.00 6 0.00

0.3~0.5 3,404 1.69 56 0.03 406 0.20

0.5~0.7 1,241 0.62 239 0.12 1,707 0.85

0.7~0.9 495 0.25 384 0.19 3,358 1.67

0.9~1.1 139 0.07 347 0.17 3,846 1.91

1.1~1.3 40 0.02 279 0.14 5,624 2.80

1.3~1.5 16 0.01 281 0.14 4,313 2.14

1.5~1.7 2 0.00 199 0.10 445 0.22

1.7~ 2 0.00 49 0.02 29 0.01

총합계 6,260 3.11 1,835 0.91 19,734 9.81

2010년
기준소득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0.3 15 0.01 35 0.02 216 0.11

0.3~0.5 1,006 0.50 670 0.33 2,496 1.24

0.5~0.7 3,469 1.72 1,583 0.79 10,900 5.42

0.7~0.9 6,928 3.44 2,080 1.03 17,440 8.67

0.9~1.1 9,550 4.75 2,451 1.22 14,106 7.01

1.1~1.3 14,778 7.35 2,752 1.37 10,359 5.15

1.3~1.5 14,086 7.00 2,669 1.33 8,220 4.09

1.5~1.7 3,400 1.69 1,861 0.93 7,644 3.80

1.7~ 180 0.09 2,816 1.40 27,519 13.68

총합계 53,412 26.55 16,917 8.41 98,900 49.17

2010년
기준소득

특수학교 법인
전체 인원 전체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0.3 1 0.00 8 0.00 1,203 0.60

0.3~0.5 167 0.08 33 0.02 8,238 4.10

0.5~0.7 609 0.30 92 0.05 19,840 9.86

0.7~0.9 905 0.45 137 0.07 31,727 15.77

0.9~1.1 760 0.38 125 0.06 31,324 15.57

1.1~1.3 681 0.34 100 0.05 34,613 17.21

1.3~1.5 233 0.12 64 0.03 29,882 14.86

1.5~1.7 30 0.01 45 0.02 13,626 6.77

1.7~ 3 0.00 104 0.05 30,702 15.26

총합계 3,389 1.68 708 0.35 201,155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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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이 길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고득자 비율이 높고, 가입기간이 짧고 연령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저득자 비율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입기간과 연령이 소득수준과 

비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3> 기준소득 분포 (가입기간별)

<표 3> 기준소득 분포 (연령별)

(단위 : 명, %)

2010년 
기준소득

20세 미만 20~30세 30~40세 40~50세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0.3 1 0.00 584 0.29 235 0.12 245 0.12

0.3~0.5 1 0.00 3,491 1.74 2,965 1.47 1,203 0.60

0.5~0.7 1 0.00 6,844 3.40 8,766 4.36 2,928 1.46

0.7~0.9 - 0.00 4,790 2.38 19,108 9.50 5,702 2.83

0.9~1.1 - 0.00 481 0.24 13,362 6.64 14,943 7.43

1.1~1.3 - 0.00 13 0.01 3,957 1.97 22,879 11.37

1.3~1.5 - 0.00 1 0.00 1,486 0.74 11,773 5.85

1.5~1.7 - 0.00 3 0.00 884 0.44 5,488 2.73

1.7~ - 0.00 3 0.00 1,764 0.88 9,527 4.74

총합계 3 0.00 16,210 8.06 52,527 26.11 74,688 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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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기준소득

50~60세 60~70세 70~80세 80세 이상 전체 
인원

전체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0.3 117 0.06 18 0.01 2 0.00 1 0.00 1,203 0.60

0.3~0.5 497 0.25 74 0.04 7 0.00 - 0.00 8,238 4.10

0.5~0.7 1,200 0.60 94 0.05 7 0.00 - 0.00 19,840 9.86

0.7~0.9 2,055 1.02 68 0.03 4 0.00 - 0.00 31,727 15.77

0.9~1.1 2,448 1.22 80 0.04 10 0.00 - 0.00 31,324 15.57

1.1~1.3 7,640 3.80 116 0.06 7 0.00 1 0.00 34,613 17.21

1.3~1.5 15,570 7.74 1,049 0.52 3 0.00 - 0.00 29,882 14.86

1.5~1.7 6,284 3.12 946 0.47 20 0.01 1 0.00 13,626 6.77

1.7~ 15,454 7.68 3,917 1.95 32 0.02 5 0.00 30,702 15.26

총합계 51,265 25.49 6,362 3.16 92 0.05 8 0.00 201,155 100.00

2. 기준소득월액 대비 보수월액 분포

2009년 법 개정으로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전면적으로 이동하였다. 2010년 

기준소득월액 대비 2009년 보수월액의 비율은 65%를 상정하고 제도 개편이 이루어졌으나 

사학연금가입자의 경우 60~70% 기준에 포함되는 계층은 5.6%에 불과하고, 60% 이하인 자가 

88.6%, 70% 이상인 자는 5.8%로 나타났다. 이는 사학연금가입자의 경우 실제소득에 가까운 

기준소득월액과 비교할 때 사학연금 적용 보수월액이 지나치게 낮았음을 의미한다.

<그림 4> 기준소득 대비 보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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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별로 보면, 대학교 재직자의 기준소득 대비 보수의 비율이 가장 낮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전문대 재직자가 그나마 기대치 65%에 가깝게 분포되어 있지만 그래도 

기대치가 65%보다는 낮은 소득군에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직원별로 보면, 직원이 교원보다 더 좌편에 분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직원에게 

적용하였던 보수기준이 실제 기준소득보다 낮게 적용되고 있었고 기준소득 개편 이후 더 높은 

소득으로 사학연금에 가입 가능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을 볼 때,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는 공무원연금 가입자와 비교할 때, 2009년 

개편으로 기준소득월액 대비 보수비율이 제도개편시 기대치 65%를 대부분 하회하고 있고, 

연금액과 보험료 부담액에 예상과 다른 영향을 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림 5> 기준소득 대비 보수 분포 (학교급별)

<그림 6> 기준소득 대비 보수 분포 (교직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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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9년 법 개정 전후 연금 비교

2009년 법 개정으로 기대되는 연금액은 개정이전 연금액에 비하여 높아지는 가입자가 87.5%, 

낮아지는 가입자가 1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 가입자가 여성 가입자에 비하여 

높아지는 비율이 미소하게 커지만, 여성도 86%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직원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학교급별로 연금액 기대치의 변화를 보면, 유치원은 24.9%만 연금액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대학은 76.2%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학은 90.5%, 

중학교는 89.0%, 고등학교는 91.5%가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는 97.6%가 

증가, 특수학교는 96.1%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2009년 법 개정 전후 연금 기대치 비교 (학교급별)

 

<그림 8> 2009년 법 개정 전후 연금 기대치 비교 (근속기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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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법 개정에 따른 연금액의 변화에는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의 비율이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 비율이 65% 이하인 경우, 연금액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65% 이상인 경우 연금액이 높아지는 비율이 크게 낮아진다. 70%를 넘어서면 연금액이 높아지는 

비율이 20%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림 9> 2009년 법 개정 전후 연금 기대치 비교 (보수/기준소득)

2009년 법 개정에 따른 연금액의 변화는 소득수준별로 볼 때, 평균소득의 30% 이하의 경우에는 

연금액 증가 가능성이 5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평균소득 수준 이상의 

경우에는 90% 이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0> 2009년 법 개정 전후 연금 기대치 비교 (소득수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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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5년 법 개정 후 2009년 개정 후 연금 비교

2009년 법 개정 이후 이루어진 2015년 법 개정이 연금액 기대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5년 법 개정으로 연금액이 증가한 가입자의 비율은 26.3%이고, 73.7%는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 보면, 여성의 경우 증가한 비율이 42.7%로 남성의 증가한 

비율 16.0%보다 높았다. 이는 여성가입자의 소득이 남성 가입자 소득 보다 낮게 분포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2015년 법 개정으로 연금급여율이 낮아졌지만, 소득재분배 요소가 포함된 것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소득재분배 기제의 포함으로 저소득가입자는 연금액이 높아질 가능성이 발생한 것이다. 

근속기간이 짧을수록 연금액의 증가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2010년 당시 근속기간이 10년 미만의 

경우 67.4%가 연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20년~25년 가입자는 9.1%, 25~30년 

가입자는 2.7%로 나타났다.

<그림 11> 2015년 법 개정 전후 연금 기대치 비교 (근속기간별)

2015년 법 개정으로 인한 연금액의 변화 효과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다음의 소득수준별 

연금액 증가자 비율이다. 평균소득자의 50% 미만자의 경우 90% 내외가 연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소득의 60~70%인 경우는 75.1%가 연금액이 증가하였다. 반면에 소득액이 

평균소득 이상인 경우 연금금액이 증가한 사람의 비율은 극히 낮게 나타났다. 즉, 2015년 법 개정은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자의 연금액을 높이는 결과를 보였다. 기준소득월액 대비 보수월액 비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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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경우, 연금액이 증가하는 사람의 비율은 70%대인 반면, 70% 미만자이 경우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12> 2015년 법 개정 전후 연금 기대치 비교 (소득수준별)

<그림 13> 2015년 법 개정 전후 연금 기대치 비교 (보수/기준소득)

2009년 법 개정 이전, 2009년 법 개정 이후, 2015년 법 개정 이후의 연금액을 소득수준별로 함께 

비교한 것이 다음의 표이다. 최저소득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입자는 2009년 법 개정으로 연금액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5년 법 개정으로 상대적으로 고소득자 일수록 연금액은 감소하였다.

소득재분배 요소를 도입한 2015년 법 개정으로 2009년 법 개정에 따른 일부 저소득자의 연금액 

감소효과가 상쇄되고, 고소득자는 연금액 증가효과가 상쇄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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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009년 법 개정 전, 2009년 법 개정 후, 2015년 법 개정 후 연금급여 변화(소득수준별)

2009년 연금증가 0.1 미만 0.1~0.3 0.3~0.5 0.5~0.7 0.7~0.9

’09 전→’09 후 증가함

’09 후→’15 후 증가함

인원 246 3,961 15,279 22,228 2,367 

비율 0.12 1.97 7.60 11.05 1.18

’09 후→’15 후 증가안함

인원 3 136 1,151 6,828 26,885 

비율 0.00 0.07 0.57 3.39 13.37

증가함 인원 249 4,097 16,430 29,056 29,252 

증가함 비율 0.12 2.04 8.17 14.44 14.54

’09 전→’09 후 증가안함

’09 후→’15 후 증가함

인원 857 3,265 2,520 1,610 451 

비율 0.43 1.62 1.25 0.80 0.22

’09 후→’15 후 증가안함

인원 97 876 890 1,061 1,621 

비율 0.05 0.44 0.44 0.53 0.81

증가안함 인원 954 4,141 3,410 2,671 2,072 

증가안함 비율 0.47 2.06 1.70 1.33 1.03

전체 인원 1,203 8,238 19,840 31,727 31,324 

전체 비율 0.60 4.10 9.86 15.77 15.57

2009년 연금증가 0.9~1.1 1.1~1.3 1.3~1.5 1.5~1.7 총합계

’09 이전→’09 이후  증가함

증가함

인원 28 2 1 - 44,112 

비율 0.01 0.00 0.00 0.00 21.93

증가안함

인원 32,308 24,622 12,512 27,496 131,941 

비율 16.06 12.24 6.22 13.67 65.59

증가함 인원 32,336 24,624 12,513 27,496 176,053 

증가함 비율 16.08 12.24 6.22 13.67 87.52

’09 전→’09 후 증가안함

’09 후→’15 후 증가함

인원 50 29 7 2 8,791 

비율 0.02 0.01 0.00 0.00 4.37

’09 후→’15 후 증가안함

인원 2,227 5,229 1,106 3,204 16,311 

비율 1.11 2.60 0.55 1.59 8.11

증가안함 인원 2,277 5,258 1,113 3,206 25,102 

증가안함 비율 1.13 2.61 0.55 1.59 12.48

전체 인원 34,613 29,882 13,626 30,702 201,155 

전체 비율 17.21 14.86 6.77 15.26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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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9년 법 개정 전후, 2015년 법 개정 전후 보험료 부담 비교

2009년 법 개정과 2015년 법 개정 이후 보험료 부담액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2009년 

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담액은 96.8%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남녀별, 교직원별, 학교급별, 

근속연수별, 소득수준별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2015년 법 개정으로는 82.5%가 보험료 

부담액이 증가하였다. 2009년 법 개정이전 대비 2015년 법 개정 이후 보험료 부담액은 97.4%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6%는 감소되었다.  

<표 5> 2009년 법 개정 전후 보험료부담 변화

2009년 전후 인원 비율

증가안함 6,531 3.25

증가함 194,624 96.75

총합계 201,155 100.00

<표 6> 2015년 법 개정 후(2009년 법 개정 후 대비) 보험료부담 변화

2015년 전후 인원 비율

증가안함 35,147 17.47

증가함 166,008 82.53

총합계 201,155 100.00

<표 7> 2015년 법 개정 후(2009년 법 개정 전 대비) 보험료부담 변화

2009년 전→2015년 후 인원 비율

증가안함 5,192 2.58

증가함 195,963 97.42

총합계 201,155 100.00

2009년 법 개정과 2015년 법 개정 이후 보험료 부담액의 변화를 소득수준별로 나타낸 것이 

다음의 표이다. 최저 소득자를 제외한 거의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액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금액의 증가와 함께 보험료 부담액이 증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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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2009년 법 개정 후(2009년 법 개정 전 대비) 보험료 변화 (소득수준별)

소득수준 0.1 미만 0.1~0.3 0.3~0.5 0.5~0.7 0.7~0.9

’09 전→’09 후 증가함

’09 후→’15 후 증가안함

인원 - - - 1 1 

비율 0.00 0.00 0.00 0.00 0.00

’09 후→’15 후 증가함

인원 249 4,097 16,430 29,055 29,251 

비율 0.12 2.04 8.17 14.44 14.54

증가함 인원 249 4,097 16,430 29,056 29,252 

증가함 비율 0.12 2.04 8.17 14.44 14.54

’09 전→’09 후 증가안함

’09 후→’15 후 증가안함

인원 637 2,382 1,457 969 533 

비율 0.32 1.18 0.72 0.48 0.26

’09 후→’15 후 증가함

인원 317 1,759 1,953 1,702 1,539 

비율 0.16 0.87 0.97 0.85 0.77

증가안함 인원 954 4,141 3,410 2,671 2,072 

증가안함 비율 0.47 2.06 1.70 1.33 1.03

전체 인원 1,203 8,238 19,840 31,727 31,324 

전체 비율 0.60 4.10 9.86 15.77 15.57

소득수준 0.9~1.1 1.1~1.3 1.3~1.5 1.5~1.7 총합계

’09 전→’09 후 증가함

’09 후→’15 후 증가안함

인원 - - 1 1 4 

비율 0.00 0.00 0.00 0.00 0.00

’09 후→’15 후 증가함

인원 32,336 24,624 12,512 27,495 176,049 

비율 16.08 12.24 6.22 13.67 87.52

증가함 인원 32,336 24,624 12,513 27,496 176,053 

증가함 비율 16.08 12.24 6.22 13.67 87.52

’09 전→’09 후 증가안함

’09 후→’15 후 증가안함

인원 274 114 38 123 6,527 

비율 0.14 0.06 0.02 0.06 3.24

’09 후→’15 후 증가함

인원 2,003 5,144 1,075 3,083 18,575 

비율 1.00 2.56 0.53 1.53 9.23

증가안함 2,277 5,258 1,113 3,206 25,102 

증가안함 비율 1.13 2.61 0.55 1.59 12.48

전체 인원 34,613 29,882 13,626 30,702 201,155 

전체 비율 17.21 14.86 6.77 15.26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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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09년 법 개정 전, 2009년 법 개정 후, 2015년 법 개정 후 부담과 급여 비교

2009년 법 개정과 2015년 법 개정 이후 연금액과 보험료 부담액의 변화를 동시에 나타낸 것이 

다음의 표이다. 2009년 전후 2015년 전후 연금액과 보험료 부담액이 동시에 증가된 가입자 비율은 

21.93%였다. 2009년 전후 2015년 전후 연금액과 보험료 부담액이 동시에 감소된 가입자 비율은 

1.04%였다. 2009년 전후 2015년 전후 연금액은 증가하였지만 보험료 부담액은 감소된 가입자는 

없었다. 2009년 전후 2015년 전후 연금액은 감소하였지만 보험료 부담액은 증가된 가입자는 

6.98%였다. 2009년 전후 연금액은 증가하였으나 2015년 전후 연금액은 증가하지 않고, 보험료 

부담액은 2009년 전후, 2015년 전후 모두 증가된 가입자 비율이 가장 높은 65.59%였다. 

  

<표 7> 2009년 법 개정 전, 2009년 법 개정 후, 2015법 개정 후  연금-보험료 변화 

연금액 증감→
보험료 증감

’09전→’09후 증가함
’09전→’09후

증가함  

’09전→’09후 증가안함
’09전→’09후

증가안함  
합계’09후→

’15후 
증가함

’09후→
’15후

증가안함

’09후→
’15후 
증가함

’09후→
’15후 

증가안함
’09 전→’09 후 

증가함
’09 후→’15 후 

증가함
인원 44,112 131,937 176,049 4,542 14,033 18,575 194,624 
비율 21.93 65.59 87.52 2.26 6.98 9.23 96.75

’09 후→’15 후 

증가안함
인원 - - - - - - -
비율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증가함 인원 44,112 131,937 176,049 4,542 14,033 18,575 194,624 
증가함 비율 21.93 65.59 87.52 2.26 6.98 9.23 96.75

’09 전→’09 후 

증가안함
’09 후→’15 후

 증가함
인원 - - - 1,159 180 1,339 1,339 
비율 0.00 0.00 0.00 0.58 0.09 0.67 0.67

’09 후→’15 후

 증가안함
인원 - 4 4 3,090 2,098 5,188 5,192 
비율 0.00 0.00 0.00 1.54 1.04 2.58 2.58

증가안함 인원 - 4 4 4,249 2,278 6,527 6,531 

증가안함 비율 0.00 0.00 0.00 2.11 1.13 3.24 3.25

전체 인원 44,112 131,941 176,053 8,791 16,311 25,102 201,155 
전체 비율 21.93 65.59 87.52 4.37 8.11 12.48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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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9년의 사학연금법 개정에 다른 사학연금 가입자의 연금소득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2009년 말 2010년에 재직하였던 사학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법 개정 전후의 제도 변화에 

따른 연금액과 보험료 부담액의 변동을 분석하였다. 

2009년 법 개정으로 보수월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였고, 보수월액이 기준소득월액의 

65% 수준이라는 전제하에서 법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전제가 사실상 호봉제가 존재하는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각 개인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무리 없이 적용 가능하였다. 

그러나 사학연금 가입자는 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와 같이 일률적인 급여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법 개정 이전에 공무원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가입자 소득을 적용하여 왔다. 

사학연금 가입자의 과세소득기준이 되는 실제 소득은 학교별로 큰 차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의 전환은 2009년 법 개정 전제를 흔들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 결과, 사학연금가입자의 경우 법 개정 당시의 전제가 되었던 기준소득대비 

보수월액의 비율인 65% 수준에 근접하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60~70%기준에 포함되는 계층은 5.6%에 불과하고, 60% 이하인 자가 88.6%, 70% 이상인 

자는 5.8%로 나타났다. 이는 사학연금 가입자 상당수가 기존의 보수월액이 실제 과세소득의 

일정비율보다 낮은 위상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2009년 법 개정 결과,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개정 이전 연금액에 비하여 높아지는 

가입자가 87.5%, 낮아지는 가입자가 1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 개정의 취지와 다소 거리가 

있는 결과를 만들었다. 그렇지만 연금액이 증가되었지만 보험료 부담이 함께 증가되었기 때문에 

수익비 측면에서 더 유리해졌다고 할 수 없다. 더 부담하고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물론, 

오히려 기준소득이 보수월액보다 절대치조차 낮은 가입자도 있었다. 이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최저소득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제점을 완화했다.

이러한 2009년 법 개정 상에 나타난 연금액 증가는 소득재분배 요소를 도입한 2015년 법 

개정으로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입자는 연금액이 증가하고 고소득자는 연금액이 감소됨으로써, 

2009년 법 개정에서 나타난 고소득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완화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즉, 

2009년 및 2015년 사학연금법 개정에 따른 기준소득 변경의 연금소득에 대한 효과 연구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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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법 개정은 2009년 법 개정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다소 보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보수월액을 적용하여왔던 제도를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꾼 것은 

사학연금 가입자가 실제의 소득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는 점에서 제도의 정상화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기준의 전환으로 내재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2015년의 법 개정으로 제도가 보다 완결적으로 발전가능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의 연금액과 보험료 부담액의 변동 분석은 방향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절대적 

연금소득의 변동액을 산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연금액과 보험료 부담액의 변동에 따른 순 

소득효과는 계산하지 않았다. 향후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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